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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A씨는 2003년 아들 명의로 건물을 샀다. 건

물 등기도 아들 명의로 했다. 상속세나 증여세

를 내지 않고 아들에게 건물을 사주려고 한 것

이다. 그러나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혼, 사

망 그리고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에 발목이 

잡혔다.

1. 이혼, 사망 그리고 ‘명의신탁’

2년 후 A씨는 아들에게 건물 명의를 친척 B

씨 앞으로 이전하라고 했다. 아들이 이혼을 당

할 상황이라 건물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매매 계약을 가장해 건

물 소유권 등기를 B씨 명의로 이전했다. 아들

의 이혼이 마무리되자 A씨는 건물 등기를 다

시 아들 명의로 돌리려 했으나 ‘세무당국의 의

심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역시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꾸며 건물 등기를 당분간 딸 

명의로 돌려놓았다. 그러다 A씨가 갑자기 사

망했고, 아들과 딸은 건물이 서로 자기 것이라

며 소송을 벌였다.

세금 안내고 아들에게 

건물 사주려던 시도는 왜 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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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건물이 아들 것이라고 했다. 타인

의 명의를 빌리는 ‘명의신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나 대신 명의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 

‘계약명의신탁’과 내가 직접 계약을 하되 명의

만 타인의 것을 빌리는 ‘등기명의신탁’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를 빌려준 자’이고, ‘등기명의신탁’의 경우는 

‘나’이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 명의로 건물을 

산 행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했다.

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때문에 ‘당사자’

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자’로 소유권을 이전

하는 ‘물권 변동’은 무효이다. 다만 거래 상대

방이 ‘나’ 대신 계약을 체결한 자(명의자)가 실

제 당사자라고 믿은 경우 문제가 생긴다. ‘선

의의 제3자’가 거래 무효화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래 상대

방이 계약명의신탁임을 몰랐을 경우에 한해 

‘명의자’를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고 소유권 이

전 역시 유효한 것으로 법은 본다. 1·2심은 A

씨가 아들 명의로 건물을 산 것이 이런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아들을 거래 당사

자로 인정하고 소유권 등기도 유효하다고 판

결했다. 이후 친척과 딸로 명의가 바뀐 건 실

제 거래가 아니라 ‘명의자 변경 행위’에 불과

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2. 건물은 누구 것?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거래를 ‘등기명의신

탁’으로 봤다. 계약 당사자는 아들이 아니라 A

씨라는 것이다. 매매계약 당시 아들은 해외에 

있었고, 돈도 아버지가 댄 점을 근거로 들었

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단이 확정되면 건물

은 아들 것도, 딸 것도 아니게 된다. ‘당사자가 

아닌 명의자’인 아들로 이전된 소유권 등기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물권 변동’에 해당돼 무효

가 되고, 무효인 이 등기를 이전한 딸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이다. 즉 건물의 

소유권은 A씨에게 건물을 판 원소유주에게 

있는 셈이 된다.

다만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당사자’인 

A씨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건물 소유권 등기

를 이전해달라고 건물 원소유주에게 요구할 

권리(채권)가 있다. A씨가 사망했으니 아들과 

딸은 상속지분 만큼 채권을 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건물

을 산 지 20여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채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설혹 채권이 살아있다고 해도 A씨 가족이 

건물을 온전히 가질 수는 없다. 채권을 상속

하려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수차례의 명의이

전에 따른 증여세도 내야 한다. 법은 ‘명의이

전도 증여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명의신탁’

에 대한 과징금도 물 수 있다. 건물 가액의 최

대 30%가 부과된다. 다 합하면 건물 가격보

다 많을 수 있다.

(출처/경향신문&경향닷컴)


